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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

물재배행위나 그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

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

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작을 목적으로 약 11,166㎡ 면적의 유지를 1m 정도의 높이로 매립·성토하여 농지로 조성한 행위

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상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행위인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